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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지역 변화의 가속화와 

지적 기반 구축의 모색*

김원동**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수립 직전부터 최근 시기까지 강원

도 폐광지역 인구구조의 변화 궤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사회 변화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에 내포된 함의와 대안의 토대를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강원도 인구구조 변화의 성격을 가늠해 보기 위해 활용한 

이론적 준거 개념은 ‘변화의 가속화’다. 앨빈 토플러, 데이비드 하비, 토머스 

프리드먼, 하르트무트 로자 등이 제시한 가속화에 관한 주장을 검토 대상으

로 삼았다. 특히 사회학적 통찰이 돋보이는 로자의 사회적 가속 이론을 비중 

있게 살펴보았다. 가속화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강원도 폐광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는 변화의 가속화로 규정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의 실체는 곧 지역 위기의 가속적 심화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지역의 활로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독자적인 지적 하부구조의 구축이 절실함

을 강조하고자 했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기반한 석탄

산업문화연구원의 설립이 그것이다. 지역의 현실 진단과 미래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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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연구력에 의존하는 예속적 사고로는 향후 더욱 거세게 휘몰아칠 가속

적 변화의 위협에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폐광지역에 터를 잡은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삶의 현장을 샅샅이 누비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탐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친화형 연구조직이다. 

주제어: 강원도 폐광지역, 변화의 가속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산업문화연

구원, 주민친화형 연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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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정부 수립 이후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석탄산업은 1980년대 말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철퇴를 맞자 곧바로 대대적인 폐광 사태의 길로 접어

들었다. 예컨대, 1988년 347개에 이르렀던 전국의 탄광 숫자는 1990년 

143개로, 그리고 2000년에는 11개로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1988년 

167개에서 1995년 8개로 격감한 가행탄광의 숫자 변화에서 보듯, 특히 

강원도에서는 탄광의 폐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Korea Coal 

Corporation, 2001,p. 252; KBS, August 25, 2024). 석탄산업 지원 

정책의 공식적인 철회로 불과 몇 년 사이에 탄광이 통째로 증발해 버렸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감한 것이다. 졸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저항했고1), ‘3·3 투쟁’으로 마침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2)을 쟁취했다. 폐특법

은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세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2045년까지 시효가 연장된 상태다.

폐특법 제정 이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는 지역의 회생과 주민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탄광지역 개발사업, 개발촉

진지구 개발사업,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폐광지역 투자법인 설립사

업, 비축무연탄관리기금사업,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폐광지역개발

1) 강원도는 1970~80년대에 전국 석탄 생산량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대 
석탄 생산 지역이었다(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4a,p. 5). 따라서 탄광이 생계의 핵심 기반이었던 당시 주민들로서는 대규모 
폐광으로 인한 생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2) 이 법의 공식 약칭은 ‘폐광지역법’이고, 마찬가지로 시행령도 ‘폐광지역법 시행
령’(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a, 2025b)이다. 하지
만 통상 폐특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글의 이하에서도 폐특법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그간의 불균등 경제성장 정책의 폐해를 전국적 수준에서 바로잡기 위해 시
도된 국가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의 법적 토대가 이른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이라고 한다면(W. D. Kim, 2004a), 폐특법은 석탄산업 정책의 급선회로 성장 
지역에서 쇠퇴 지역으로 전락한 옛 탄광지역의 회생과 자립을 돕기 위한 법적 기
반이라고 할 수 있다(W. D. Kim, 2024a,p. 28, 2025b,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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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등과 같은 8개 사업 범주 아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격의 

수많은 세부 사업이 추진되었다(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4a,pp. 61-89). 투자 규모로 보면, 폐특법 제정 

후 재정지원이 본격화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투입된 공공예산은 총 3조 7,034억 원에 달한다(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4a,p. 7).3)

이렇듯 폐특법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폐광지역에 

투입되었으나, 폐특법의 제정 목적으로 제시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4) 

실제로 폐광지역을 간간이 오가며 직감하게 되는 것은 폐특법이 제정된 

후 약 30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음에도 폐광지역은 여전히 

침체와 위기의 암운을 떨쳐내지 못한 듯하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와 견주어 볼 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지역 안팎에서 폐광지역의 위기 담론이 종종 오르내리지만 정작 

폐광지역에서 진행되어온 변화의 실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하고, 대안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3) 물론 폐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군은 강원 남부권의 태백시, 정선군, 삼척시, 영월
군 외에 경북 문경시,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의 세 곳이 더 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7개 시·군이 그 대상인 것이다(W. D. Kim, 2010). 이 글에서는 이중 강원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폐특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W. 
D. Kim(2010), G. J. Won(2005), Y. K. Lee(2015), W. H. Lee et al(2015)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4)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시행되어 온 그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
다. 예컨대, 단기적 성과나 선심성 사업에 치중한 편이었다거나 폐광지역 내 시·
군 간 경쟁으로 인해 리조트나 골프장 같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비효율적인 중
복 투자가 이루어졌고, 대체산업의 발굴에 있어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 진흥과는 거의 무관해 보이는 상
수도나 도로 정비, 체육관이나 복지관 신축 같은 기반 시설 조성에 투입된 것들이 
많았다는 평가도 있다(T. S. Kim, 2015; Y. K. Lee, 2015; W. H. Lee et al., 
2015). 이런 점들을 고려해 투자에 있어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보다는 그간에 소
홀히 해 온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제기
되고 있다(W. D. Kim, 2025b; E. M. Jeong,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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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경험적 분석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출발한 이 글의 목적은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구조

의 변화 궤적을 추적해 봄으로써 변화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그에 내포된 함의와 대안의 토대를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인구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인구 변화야말로 특정 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 때문이

다.5) 

이 같은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on of change)’라는 관점

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시간성’과 그 

‘속도’에 초점을 맞춰 해명하고자 한 논의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문명 비평가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찍이 주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확인해 보고, 이를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구

조 변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준거 개념으로 활용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형적인 학자라기보다는 언론인이자 사회비평가로

서의 면모로 더 잘 알려진 탓에 학술적 연구 검토 과정에서는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얘기에서 시작하려 한다.6) 

토플러를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변화 방향과 그 의미를 

5) 인구 증감은 사람이 늘고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 해당 지역의 경제, 산업, 정치, 
문화, 공동체 전반에 걸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친다. 특히 인구의 가속적 변화가 
사회 제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
이다. 이런 점을 인지하면서도 한 논문에서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
은 힘에 부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사회의 가속
적 변화 여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인구 측면으로 한정시켜 검토하고
자 한다. 

6) 토플러가 대중적 인지도나 역량과는 별개로 연구자 세계에서 전문 연구자로 자주 
호명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엄격한 연구 방법론과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학
계의 일반적인 문법과는 다소 다른 글쓰기 방식을 선호해 왔기 때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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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데 있어 후속 연구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풍부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공해 온 인물이 바로 토플러라고 보기 때문이다. 토플러에 

이어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하르트무트 로자(Hartmut Rosa) 등이 제기한 가속화에 

관한 주장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날카로운 사회학적 통찰이 묻어

나는 로자의 ‘사회적 가속 이론’을 비중 있게 살펴보려 한다.

둘째, 가속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

다. 이 작업 과정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그동안 전개되어온 인구구

조의 변화를 가능한 한 강원도나 전국 차원의 변화 속도와 비교해 봄으로

써 그 특징을 ‘변화의 가속화’로 규정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가속화는 비교 준거에 따른 상대

적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나 한국 사회 전체의 일반적인 변화 

속도와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폐광지역의 변화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되어온 연구 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변화

의 가속화’라는 관점에서 포착하려는 시도는 눈에 띄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가장 최근 시점까지 관련 통계들의 원자

료를 가공하고 재구성해, 변화의 추이를 추적, 점검해 봄으로써 이런 

측면을 부각해 보려 한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그간 변화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과 처방 모색 또한 그만큼 절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셋째,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작업을 통해 전국적 차원은 물론 강원도 

평균 수준과 비교해 봐도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진행되어온 변화의 가속

화가 곧 위기의 가속적 심화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위기의 심화와 가속화를 초래해 온 주된 요인들을 체계적

이고 종합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근거로 지역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지적 토대를 제도적 차원에서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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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강원도 폐광지역의 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기업 등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활로 

모색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지적 기반의 실체로 강원도 폐광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문화유산에 기반

한 지역특화형 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폐광지역 공동체의 

주요 현안과 미래지향적 과제들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주요 관련 단체들

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풀어가되, 이를 통합적 시각에서 조정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제도적 구심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폐광지역이 직면해 있는 위기의 가속적 심화라는 현실을 역으

로 혁신적 변화의 계기로 활용해 보자는 기대감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산업문명’에 이어 이른바 ‘융합 문명’을 거쳐 ‘AI(Artificial 

Intelligence) 문명’ 시대로의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을 맞고 있는 시대적 

변화(M. C. Kim, 2013, 2025; W. D. Kim, 2017, 2025b; J. H. Kim, 

2013; T. W. Park, 2025)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성격 또한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논의 과정에서는 가속화의 여러 주장과 함께 다니

엘 벨(Daniel Bell)의 논지에도 주목하려 한다.

Ⅱ. 근대 사회 변화의 특징으로서의 ‘가속화’와 

대응 방안 탐색

1970년 출간된 『미래 쇼크(Future Shock)』는 사회 변화의 방향이나 

내용에 앞서 ‘변화의 속도’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함을 앨빈 토플러가 누구

보다도 먼저 간파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변화의 가속화’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기술 및 지식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즉, ‘기술을 하나의 커다란 엔진, 강력한 가속장치’라고 한다

면, 그 연료가 바로 ‘지식’인데, 오늘날에는 특히 1950년경 인류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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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컴퓨터’에 힘입어 ‘지식획득의 가속화’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것이 다시 ‘기술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변화의 가속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Toffler, 1989,pp. 

45-46). 이 변화의 가속화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집약해 주는 

용어가 바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미래 쇼크’다. 

토플러는 미래 쇼크를 ‘미래가 앞당겨 도래함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 

나는 방향감각의 상실’(Toffler, 1989,p. 26)이라고 칭하면서 이미 수많

은 사람이 걸려있는 질병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사회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일시성’이 증대하고, ‘새롭고 다양한 것’

들이 동시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옴에 따라 의사결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며, 신체적 고통 또한 가중되는 ‘적응력 쇠약

증’(Toffler, 1989,p. 317)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그가 말하는 

미래 쇼크다. 또, 토플러는 이런 현상이 전체 사회로 확산하면 ‘대규모의 

미래 쇼크’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우리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적응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사회 변화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도 변화 그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그의 

주된 주장은 사람들의 신체적 방어 능력과 의사결정 과정까지 압도해 

미래 쇼크에 빠지게 만드는 ‘고삐 풀린 변화의 가속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사회적 수준에서 제대로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확대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W. D. Kim, 2004b,p. 64). 이런 맥락에서 

토플러는 미래 예측의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변화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미래형 시제의 교육이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정하고, 선택적으로 추진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7)

토플러가 미래 쇼크의 문제를 제기했던 1970년 초반 이후 정보통신기

7) 앨빈 토플러의 사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W. D. Kim(2004b)을 참
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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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획기적인 발달은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화 시대를 역사의 무대 전면

에 등장시켰다. 이른바 ‘정보사회’의 개막으로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일상도 전 세계적 수준을 수시로 넘나들며,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 하비의 ‘시·공간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은 이런 

맥락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그에 의하면, ‘시·공간 압축’

은 ‘개인적 의사결정 및 공공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 지평이 축소되는 

한편, 위성통신과 운송비용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의사결정이 훨

씬 멀리 있는 여러 지역으로 즉시 전파될 수 있게 되었음’(D. Harvey, 

1994,p. 186)을 의미하는 용어다.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업무 처리를 

비롯한 삶의 제반 방식에 있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음을 환기하면서

도 하비는 외견상의 변화 이면에 작동하는 핵심 동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강조한다. 시·공간 압축 현상은 기본적으로 부단한 자본

축적을 위해 자본의 회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압박과 그에 

따른 자본가계급의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이 그것이다(D. 

Harvey, 1994,p. 357; S. H. Choi, 2016,pp. 1-9). 이처럼 하비는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운송수단 진화의 추동력으로서의 자본축적을 강

조하고, 그로 인해 공간적 장벽이 극복되고, 시간 지평이 ‘바로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단축되고 있다고 얘기한다(D. Harvey, 

1994,p. 282). 하비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의 가속화 경향은 결

국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어온 시·공간 압축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고, 

그것은 집요한 자본축적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의 시각에서 포착한 주요 주장의 또 다른 

갈래는 토머스 프리드먼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하비의 주안점이 자본주

의 진화의 핵심 동력 문제에 있다고 한다면, 프리드먼은 오늘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는 2017년 국내에 번역, 소개된 저작 『늦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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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Being Late)』에서 오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을 변화의 가속화라고 규정했다. 

기술(technology), 지구화(globalization), 기후변화(climate change)

가 서로 맞물려 동시에 돌아가면서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이전보다 더 

많은 곳에서 세상의 더 많은 것들을 더욱더 다양하게 계속 변화시키는 ‘가속

의 시대(age of accelerations)’8)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지구화의 가속화가, 자연 영역에서는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그리고 

기술 영역에서는 ‘무어의 법칙’으로 요약되는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

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고 프리드먼은 주장한다. 세계를 바꾸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거대한 힘 중에서 특히 기술 발전은 지구화의 진전과 연결성의 

제고 및 기후변화의 촉진과 해법 모색을 돕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힘의 동시적

이고 기하급수적인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그는 강조한다(T. 

Friedman, 2017,pp. 6-7). 그런데 문제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를 중심으로 

한 지구화와 기후변화의 동시적 가속화로 인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곡점

이 되는 시대’에 살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가속적 

변화에 압도되기 쉬워졌다는 데 있다(T. Friedman, 2017,pp. 28-29).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프리드먼은 답변은 단호하다. 어렵더라도 변화를 관리하면서 적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가속

이 붙은 거대한 변화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급류’에 휩쓸려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변화의 물결을 능숙하게 타는 수밖에 없다고 그는 얘기한다. 

8) 프리드먼에 의하면, 그가 쓰는 ‘가속의 시대’라는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
학교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이 2004년 출간한 책에서 보여준 일련의 그래프에서 
차용한 것이다(T. Friedman, 2017,pp. 60-61). 이 과학자들은 1750년부터 
2000년까지의 변화 추세에서 가속화 현상을 확인했다. 또 이를 2010년까지 연
장해 살펴본 이들은 여러 기술적·사회경제적·환경적 영역에서의 ‘경이로운 성장’
이 우리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불연속적인 세계’에 살게 할 정도로 ‘변화의 규
모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된 ‘대가속(Great Acceleration)’이 일어났다는 결론
에 이르렀다(T. Friedman, 2017,pp. 60-61, pp. 26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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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잡으려면 기술과 지구화, 환경의 변화만큼 빠르거나, 그보다 빠른 

속도로 노를 젓는 수밖에 없다.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역동적 안정

성’을 유지하는 것이다(T. Friedman, 2017,p. 310).” 여기서 말하는 

역동적 안정성은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오랫동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의 삶을 바꿔놓는 가속화된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우리의 일터와 정치, 윤리, 공동체 등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때 가능

하다고 프리드먼은 덧붙인다(T. Friedman, 2017,pp. 308-314). 다시 

말해,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통해 역동적 안정성을 유지

함으로써 변화를 관리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 오늘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방법이자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동부에서 활약 중인 언론인 프리드먼에 이어 살펴볼 만한 중요한 

한 인물을 우리는 대서양 건너편의 독일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 학계에

도 꽤 알려진 사회이론 연구자이자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다. 

로자는 그의 저작 『소외와 가속-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Alienation 

and Acceleration-Towards a Critical Theory of Late-modern 

Temporality)』의 ‘머리말’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달리 말해 “왜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물음을 오늘의 사회학과 사회

철학이 던져야 할 ‘가장 의미심장하고’, ‘올바른’ 질문이라고 천명한다. 

그는 후기 근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가속’이 사회적 삶을 부정하는 심각한 

‘소외’를 낳음으로써 좋은 삶의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

다(H. Rosa, 2020,pp. 5-9).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이나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등의 주장에서 보듯, 사회적 가속과 깊은 관

련이 있는 시간에 관한 관심은 사회학의 고전 이론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지만, 이후 사회학은 아쉽게도 ‘매우 비시간적 학문’이 되어 버렸다고 

로자는 비판한다. 이를 테면, ‘전근대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근대사회’

가 되고, 그 후로는 변함없이 똑같은 사회가 계속되어온 것처럼 사회 

변화를 ‘정태적인’ 개념에 의존해 단순하게 대비시켜 설명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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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진정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가속에 대한 체계적 이론과 탄탄

한 개념’이다(H. Rosa, 2020, pp. 17-18). 로자는 가속을 ‘근대사회의 

동력이자 변화 논리 혹은 변화 법칙’이라고 규정하면서 근대화의 역사는 

다름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가속의 역사’라고 주장한다(H. Rosa, 2020, 

pp. 73-74). 이 맥락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근대와 그것의 이론

화를 바라보는 로자의 기본 시각이다. 

로자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근대의 발전은 19세기 산업화 단계인 

‘초기 근대’, 1960년 경의 ‘발전된 근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디지털 혁명 이후의 ‘후기 근대’의 세 단계로 나뉜다. 즉, 산업화의 영향

으로 전통과 기존의 사회제도들이 해체되던 ‘초기 근대’, 모든 생활 영역

에서 ‘신뢰할 만한 새로운 제도와 전통’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던 ‘발전

된 근대’, 그리고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후기 근대’가 그것이

다. 이들은 칼 맑스(Karl Marx), 막스 베버(Max Weber), 미셀 푸코

(Michel Foucault),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같은 사회 

이론가들이 서로 다른 시기의 근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시대적 경험을 

각자의 고유한 개념과 이론을 통해 녹여냈다고 해석한다(H. Rosa et 

al., 2016,pp. 29-36). 선행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로자는 후기 근대에

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핵심을 가속화라고 보고, 이의 

체계적 이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작업에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

고 나섰던 셈이다. 

로자는 먼저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하고 보편적

인 가속 패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경험적·분석적 수준에서 

가속을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한다(H. Rosa, 2020,pp. 19-33). 기술의 가속은 ‘교통, 

통신, 생산에 있어서 목표지향적 과정을 의도적으로 가속하는 것’(H. 

Rosa, 2020,p. 20)을 의미하며, 이런 과정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과 관리 

형태도 이 개념에 포함된다. 사회 변화의 가속화란 과거의 경험 지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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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해 미래를 예상하고 행동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시간 구간이라

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유효성이 빠르게 쇠퇴하는 일종의 ‘수축’ 현상을 

뜻한다(H. Rosa, 2020,p. 20). 그런가 하면, 생활 속도의 가속화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소망이나 욕망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하나의 시간 단위에서 행위나 경험의 일화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H. Rosa, 2020,pp. 26-28). 다시 말해, 기술의 가속으로 자유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과제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역설적이지만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시간에 쫓기고 시달린다는 것이다. 

로자가 근대사회를 ‘가속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H. 

Rosa, 2020,pp. 19-33). 

이런 상황은 여러 양태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낳는다. 예컨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가 말하는 인정 투쟁은 ‘속도 게임’으로 바뀌어 

버렸고, 극심해진 인정 투쟁으로 인해 근대인은 끝없는 ‘실적’ 경쟁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 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숙의’와 ‘더 나은 논변의 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민주적 의사 형성과 

의사결정’도 하버마스의 기대와는 달리 감상적인 정치적 이미지나 변덕

스러운 직감, 인맥, 적개심과 같은 것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H. Rosa, 2020,p. 77) 하는 새로운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후기 근대 세계에서 삶의 모든 영역

에 침투한 사회적 가속이 모두를 ‘속도의 독재’에 옭아매는 ‘전체주의 

권력’으로 군림한 것이다(H. Rosa, 2020,pp. 75-89). 로자가 보기에 

이런 현실은 기술, 정치, 문화, 학술 연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통제 

불능의 광적 질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사회적 가속

으로 인해 출현한 구조적 문제다. 

사회적 가속으로 인해 후기 근대사회에서 ‘시간 규범’은 지배적 규범의 

위상을 갖게 되었고,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개인을 옥죄고 있고, 개인적 

꿈이나 열정, 인생 계획마저도 이제 ‘가속 기계의 먹이로 전락’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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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 전개는 경쟁적인 사회적 가속이 개인적·집단적 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자원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설파해 온 근대 기획의 약속이 후기 

근대에 와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H. Rosa, 

2020,pp. 104-117). 

로자는 기본적으로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소외를 규명하고자 

하면서 사회적 가속으로 인해 이제 인간은 자신이 사는 공간, 사물, 자신

의 행위, 시간, 그리고 타자로부터 소외되는 지점의 ‘문턱을 막 넘는 중’

이라고 주장한다(H. Rosa, 2020,pp. 118-119). 이중 ‘사물로부터의 

소외’와 ‘자신과 타자로부터의 소외’에 관한 그의 설명을 예시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컴퓨터, 자동차, 양말, 핸드폰 등을 오래 지니고 사용하면서 

그 사물에 친숙해지고 잘 알게 되면서 나의 ‘일상적 체험과 정체성과 

역사의 일부’가 될 정도로 우리의 자아는 사물 세계로 확장되었다. 하지

만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가속 사회에서는 기능이 복잡해진 

사물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알려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게다가 고장이 나도 점점 비싸지는 수리비를 내고 수리하기보다는 새로

운 것으로 교체하고, 심지어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새로운 것에 

대한 소비 욕구를 따라 교체해 버린다. 이처럼 사물의 교체 속도가 빨라

지고, 이런 것이 인간과 사물이 맺는 지배적인 방식이 됨에 따라 사물이 

개인의 체험과 자아에 전면적으로 스며들던 예전과 같은 관계는 사라진

다. 이제 사물은 우리에게 ‘낯설고’ 소원한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후기 근대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점점 더 다양하고 수많

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늘 포화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깊이 있는 관계를 타인과 맺지 못한다. 

후기 근대의 가속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로부터도 소외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H. Rosa, 2020,pp. 119-139). 그렇다면 로

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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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는 대안 제시에 앞서 『공명 사회(Demokratie braucht Religio

n)』에서 오늘의 사회와 개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그에 의하면, 지금

의 사회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숨 가쁘게 

내달려야만 하는 가속 사회이자 ‘성장에 과잉 의존하는 사회’다. 개인은 

‘성장 강박’에 시달리다 탈진 상태로 빠져들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여유도, 듣고자 하는 마음도 내지 못한다. 피폐해진 사람들은 타자와 세계

에 대해 공격적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토론

의 상대가 아니라, 격퇴해야 할 적으로만 인식한다. 이 같은 경향은 자기

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반(反)국가세력이나 바보로 몰아가는 정치

의 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H. Rosa, 2025,pp. 24-45). 이렇

듯, 가속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장의 압력 속에 놀라운 속도로 내달리

면서 외견상 역동성을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정반대되는 ‘경화와 동결’ 

현상을 내포한다. 가속의 압박감 속에 전진이나 성장의 의미를 성찰할 

겨를도 없이 냅다 앞으로 달리기만 하다 보니 창의적 혁신 역량은 점점 

사라지고, 경직된 사회로 전화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도 지금의 상황

은 위기다(H. Rosa, 2020,pp. 101-103, 2025,p. 18). 

이처럼 험악하고 불안한 사회적 현실을 지적하면서도 로자는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되새기며 희망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회적 환경이지만, 그래도 잠시 멈춰 

서서 ‘공격 모드’를 접고 ‘타인이 말을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능력’, 

즉 ‘공명(共鳴)’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것이다. 종

교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답하면서 서로 변화할 수 있는 

공명 관계이며, 그러한 관계야말로 우리 ‘실존의 본질’이라고 그는 믿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의 가능성을 잊어버리는 사회는 ‘가망’이 없다고 

로자는 잘라 말한다(H. Rosa, 2025,pp. 58-88). 결국 로자가 내린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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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결론은 소외된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영위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

하고, 충분히 공명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의 모습은 ‘공명 사회’다. ‘속도 독재’의 세계를 변화시

키지 못한다면 소외된 삶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의 관점에서 보면, 

공명 사회론은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경주해야 할 진지한 성찰과 치열

한 실천을 내장한 사회학적 처방전인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토플러, 하비, 프리드먼 그리고 로자는 용어 

사용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도 근대사회 변화의 특징과 현실 진단 

및 대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오늘의 사회 

변화와 현실의 특징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개인과 집단을 끝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자본축적의 추동

력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시·공간 압축’을 비롯한 거대한 변화의 가속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야기된 

적응성 위기에 대응하면서 소외된 삶이 아닌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 중인 가속적 변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공명 

관계를 형성하고, ‘혁신’에 기반한 ‘역동적 안정성’을 개인적·집단적·사회적 

층위에서 제각각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강원도 폐광지역 변화의 가속화와 함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진행되어온 사회 변화의 

가속화는 그간의 인구 변동 추이에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1988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이 지역에서 지난 37년에 걸쳐 

일어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개관해 본 것이다.9) <표 1>에서 읽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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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는 그동안 절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측면에서도 줄곧 감소해 왔다는 점이

다. 우선,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만 해도 약 44만 명대였

던 폐광지역 인구가 2025년에는 1988년의 약 38% 수준에 불과한 16만 

9) 첫 시점을 1988년으로 잡은 이유는 1988년이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연도이기 때문이다. 또, 가능한 한 현재까지의 변화 모습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해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까지 추적해 보
았고, 그렇게 반영한 것이 2025년 9월 말 통계다.

1988 1990 1995 2005 2015 2020 2024 2025
정
선
군

119,777
(6.9)

88,382
(5.6)

53,833
(3.5)

44,402
(2.9)

39,502
(2.5)

37,135
(2.4)

33,852
(2.2)

33,266
(2.2)

태
백
시

115,175
(6.7)

89,700
(5.7)

64,877
(4.2)

52,614
(3.5)

47,779
(3.1)

42,945
(2.8)

38,293
(2.5)

37,376
(2.5)

삼
척
시

132,270
(7.6)

110,555
(7.0)

90,043
(5.9)

73,434
(4.8)

71,534
(4.6)

65,939
(4.2)

62,579
(4.1)

60,932
(4.0)

영
월
군

74,048
(4.3)

64,588
(4.1)

53,405
(3.5)

41,783
(2.7)

40,461
(2.6)

38,902
(2.5)

37,196
(2.4)

36,296
(2.4)

소
계

441,270
(25.5)

353,225
(22.4)

262,158
(17.1)

212,233
(14.0)

199,276
(12.7)

184,921
(11.9)

171,920
(11.1)

167,870
(11.1)

강
원
도

1,730,905 1,580,430 1,530,000 1,521,099 1,564,615 1,560,172 1,543,840 1,509,396

주1: 소계는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인구의 합계이고, 소계 (  )안의 숫자는 강원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2: 4개 시·군 각각에서 (  ) 안의 숫자는 해당 연도의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각 시·
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필자에 의해 계산. 

주3: 2025년은 2025년 9월말 기준.
출처: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angwon Statistics Infor-

mation”(accessed 2025-10-1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accessed 2025-10-10); W. 
D. Kim(2024a)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1>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 변동 추이 (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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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로 격감했다. 또, 도내에서 차지하는 폐광지역 인구의 상대적 비중은 

1988년 강원도 전체 인구의 약 1/4에서 지금은 1/10을 상회하는 수준으

로 하락했다. 다시 말해, 약 40년 전에는 강원도 인구 중 강원도 폐광지역 

사람이 4명 중 1명 정도였지만, 이제는 10명의 1명꼴로 쪼그라든 것이다.

둘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대대적인 폐광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격이 폐광지역 인구 감소의 가속화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89년 직후인 1990년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는 1988년에 비해 약 8만 8천 명 감소했다. 이를 

같은 기간에 일어난 강원도 전체 인구의 감소 숫자와 비교해 보면(<표 

1>), 1988년에서 1990년까지 2년 사이에 줄어든 강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도별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폐광지역 인구는 35만 명대 수준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9만 명이 감소했고, 1995년에는 26만 명대로 다시 약 9만 명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불과 7년 

사이에 이 지역의 인구가 종래의 약 60% 수준으로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2015년 이후로는 20만 명 선마저 무너졌고, 최근에는 16만 

명대로 추락했다. 요컨대, 지난 약 40년 사이의 강원도 인구 감소와 폐광

지역 인구 감소 추이를 비교해 보면, 폐광지역의 4개 시·군에서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등락과는 달리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감소의 가속화’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표 2>는 일깨워준다. 

셋째,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 변동 추이를 비교해 보면, 도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예나 지금이나 삼척10)이고, 그 다음이 

10) 영암선과 태백선의 개통으로 석탄 생산량이 급증하자 삼척 지역의 탄광으로 사
람들이 몰려들었고, 인구가 폭증하자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져 ‘동해시’로, 그리고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태백시’로 각각 
신설, 승격했다. 1986년 삼척군 삼척읍은 ‘삼척시’로 승격했고, 1995년 삼척시
와 삼척군이 통합되어 ‘도농통합시 삼척시’로 재출범했다(Y. H. Bae, January 
6, 2024; Samcheok-si Homepage). 이런 점에서 삼척은 정부의 석탄산업 진
흥 정책으로 인해 한때는 인구가 급증했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를 탄
생시키고, 시로도 승격될 정도로 예전 석탄 생산 지역 내에서 전개된 일련의 변
화의 진원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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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2025년 6월 도계광업소가 폐쇄

되었고, 태백에서는 작년에 이미 장성광업소가 폐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1) 폐광에 따른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조속히 가동되지 않는 

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두 탄광의 연이은 폐광12)은 

지역의 인구 감소 추이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직업을 잃은 광부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가족 단위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

이다.13) 또, 폐광으로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들도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의 폐광에 수반되는 타격까지 받게 된 폐광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인구 

감소 추이의 둔화보다는 가속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전체 인구는 지난 약 40년 사이

에 절대적인 숫자나 도내에서의 상대적 비중 모두에서 현저한 쇠락을 

보여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에 이어 곧바로 

170만 명대에서 150만 명대로 추락했지만 그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리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변화 동향과는 대조

적이다. 

11)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는 강원도 탄광 중에서도 그 역사적 위상이 각별하다. 장
성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2024년까지 88년 동안 석탄을 생산해 온 국내 최
대 규모의 탄광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규모가 축소되어 2021년 기준 근로자 숫자
는 719명이었다. 전성기의 도계광업소는 도계 지역의 최대 탄광으로 유명세를 탔
던 탄광이다. 2021년 기준 근로자 숫자는 466명이었다(S. H. Choi, February 
25, 2025; Y. H. Bae, June 26, 2024; Center for Digital Humanit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4; Y. S. Jeong, 2024;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1; W. D. Kim, 2025b). 

12) 태백과 삼척에 남아 있던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음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가행탄광은 삼척의 민영 탄광 경동상덕광업소 한곳밖에 없다. 석탄 
생산의 역사는 막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고, 이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은 명실
상부한 ‘폐광지역’이 된 셈이다(W. D. Kim, 2025b,p. 9).

13) 예컨대, 도계광업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로 응답자의 43.2%가 폐광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W. G. Yo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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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원도 폐광지역의 인구 변동 추이의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

이고, 여기에 담겨 있는 주요 함의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 강원도 폐광지역의 인구 변화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인구 감소의 가속화’이고, 이는 곧 이 지역의 위기 또한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폐광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의 가속화를 유발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함의다. 정부의 석탄 증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석탄의 과잉 

생산, 석탄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른 값싼 외국산 석탄의 대량 유입, 

이상 난동 기후로 인한 연탄 수요 감소,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석유나 

가스와 같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석탄 채굴 

비용의 상승 등으로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취해졌던 폐광 조치

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대적인 폐광이 지역

사회에 미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없이 석탄산업의 비경제성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4b,pp. 281-289)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본질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자본축적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석탄산업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고, 그 정책적 표현이 석탄산업의 육성 철회를 의미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등장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폐광 사태가 이어졌고, 탄광촌의 인구는 급감하기 시작

했다. 탄광지역은 순식간에 을씨년스러운 폐광지역으로 전락했고, 지역 

위기의 ‘가속적 심화’라는 어둡고 짙은 표식이 덧붙여졌다. 다른 하나는 

1995년 폐특법이 제정되고, 여러 부문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대

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폐광에 따른 기존 인구의 유출 저지와 신규 인구

의 유입을 유도할 만한 대체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함의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맞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회생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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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으로서의 폐특법을 쟁취했다. 하지만 강원도 폐광지역은 아

직 석탄산업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폐특법이 

지난 30여 년 동안 작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역 위기에는 오히려 가속이 붙었고, 지역공동체는 공동화

(空洞化)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강원도 폐광지역에 드리운 위기의 그림자와 그 심각성은 4개 시·군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강원도 4개 시·군의 연령대

별 인구 구성비의 개략적인 특징을 파악해 보기 위해 여기서는 10세 

미만, 20대, 40대의 세 연령층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0년에서 

2025년 기간에 있었던 각 범주의 인구 구성비 변화를 추적해 보았다. 

<표 2>에서 보듯, 0~9세까지의 인구 비중은 최근 약 15년 사이에 

4개 시·군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5년 

현시점에서는 4개 시·군 모두에서 이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3~4% 수준

으로 낮아진 상태다. 삼척이 나머지 3개 시·군에 비해 그나마 다소 덜 

한 편이지만, 정선, 태백, 영월의 경우에는 최근 15년 사이에 이 연령대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5년 단위의 비교 시점마다 4개 시·군 전부에

서 비중은 매번 감소세를 보여 왔고, 이제는 미래 세대의 고갈을 우려해

야 할 정도다. 유년층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나 지역사회를 지탱해 주는 

허리층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젊은 연령층의 구성비도 4개 시·군에서 

모두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 추이를 위기의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이 지표에서도 

이 지역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활동성이 가장 큰 젊은 

연령층이 계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인 유년층도 최근

으로 올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노년인구층은 그동안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왔고,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함의는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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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5 2020 2025

정선

0~9세 6.9 6.2 4.7 3.2

20~29세 11.9 8.9 7.6 6.3

40~49세 15.4 14.8 13.5 11.2

태백

0~9세 8.9 7.9 6.0 4.1

20~29세 11.4 9.5 8.6 7.2

40~49세 15.8 15.9 15.1 13.3

삼척

0~9세 7.3 6.7 5.9 4.5

20~29세 12.6 12.7 11.1 9.9

40~49세 15.4 14.9 13.7 11.5

영월

0~9세 6.6 5.4 4.3 3.3

20~29세 10.1 9.3 8.6 6.7

40~49세 15.8 14.5 11.9 10.0
주1: 외국인 제외.
주2: 2010, 2015, 2020년은 12월 기준이고, 2025년은 9월 말 기준.
주3: 선별된 연령대가 해당 연도의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제시된 수치를 근

거로 필자에 의해 계산.
출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accessed 2025-10-10); W. D. Kim(2024a)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2>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일부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

<표 3>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고령화율 변화 추이를 시·군별

로 나누어 살펴봄과 동시에, 강원도 및 전국 수준의 고령화율과도 비교해 

보기 위해 만든 표다. 

<표 3>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2024년에 ‘초고령사회’14)로 진입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2020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을 뛰어넘어 질주하

고 있다. 

14) 각 사회의 고령화 수준에 따른 사회 분류는 일반적으로 유엔 기준을 적용한다. 
즉,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백분율)을 인구의 ‘고령
화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이 7% 이상~14% 미만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20% 미만인 경우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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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90 2000 2010 2020 2023 2024 2025 2040
정선 - - 10.7 19.1 28.0 32.9 34.9 36.6 -
태백 2.7 3.3 7.3 16.7 25.2 29.2 31.1 32.2 -
삼척 - - 11.1 16.7 25.4 28.8 30.3 31.7 -
영월 - - 13.0 21.5 29.7 34.0 35.8 37.5 -

강원도 - 6.7 9.2 14.7 20.7 24.0 25.4 26.5 -
전국 3.8 5.1 7.2 10.8 15.7 18.2 20.0 20.9 34.3

주1: 전국, 강원도, 정선, 태백, 삼척, 영월의 고령화율은 강원 통계정보, 4개 시·군의 
통계연보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해당 지역 항목
의 65세 이상 인구를 각각 전체 인구 숫자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

주2: 1990년 통계 중 강원도 고령화율 6.7%는 1991년 기준이고, 2025년 고령화율은 
2025년 9월 말 기준.

출처: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istics”(accessed 2025-10-10); W. D. Kim(2024a)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표 3> 폐광지역과 강원도 및 전국 고령화율 추이 (단위: %) 

이런 가운데 <표 3>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용한 자료가 태백 뿐이기는 하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실시

되기 직전과 직후인 1988년과 1990년 경우, 태백의 고령화율이 강원도 

평균은 물론이고, 전국 수준보다도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탄광에서 

일하던 젊은 광부와 그 가족이 태백에 많았던 데서 비롯된 현상임을 짐작

하게 해준다. 실제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 태백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73%가 석탄산업에 종사했다고 한다(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t al., 2024b,p. 288). 하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대대적인 폐광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직장을 잃은 청장년

층의 유출로 인해 폐광지역의 고령화율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격차도 강원도와 전국 고령화

율 간의 차이 이상으로 더 벌어져 왔음을 <표 3>은 보여준다. 2023년 

이후 최근 3년 간의 추이로 비교 기간을 좁혀서 살펴보면, 강원도의 고령

화율은 전국에 비해 5% 이상 높으나, 폐광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 평균

보다 10% 이상 높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속도 또한 빨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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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통계에서 보듯, 4개 시·군 지역의 고령화

율은 2024년 말을 기점으로 모두 3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주민 3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 9개월 사이에 

4개 시·군 지역의 고령화율은 다시 1% 이상씩 높아졌다. 고령인구 비중

의 증가세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가팔라진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추정할 수 있는 폐광지역의 함의는 분명한 편이다. 즉, 인구 구성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의 측면에서 봐도 고령화의 가속적 심화로 인

해 강원도 폐광지역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지난 30~40년 사이에 강원도 폐광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인구의 내적 구성 변화 추이의 

측면에서도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청장년층·

유년층 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년층 비중 증가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마저 문을 닫았

기 때문에 지역 내 인구 유출의 속도가 더 빨라지리라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강원도 폐광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공동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안에 대한 숙고 없이 시장 논리에 편승했던 정부의 부실

한 석탄산업 정책과 폐특법에 근거한 투자의 실효성 부족이 맞물려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간의 가속적 변화와 그에 따른 오늘의 

현실은 지역 구성원들이 공감할 만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는 한, 

지역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앞서 <표 

1>, <표 2>, <표 3>의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변화의 추이에 내포된 

함의도 바로 이런 점이었다. 이미 수없이 거론되어 온 것처럼 폐광지역의 

현실을 그저 위기라고 막연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 변동 

추이에서 추론할 수 있듯, 폐광지역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변화

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향후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이 같은 변화의 특징과 전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그로 

인해 강원도 폐광지역의 위기 또한 가속화하고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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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강원도 폐광지역이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직면하게 된 위기

의 가속적 심화와 침울한 미래 전망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대안은 무엇일까?

Ⅳ. 강원도 폐광지역의 지적 하부구조로서의 석탄

산업문화연구원의 설립

근대화 이후 오늘의 세계는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다가

오는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개인도 사회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광

에 따른 폐해를 딛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 가야 할 절박한 현실에 직면한 

강원도 폐광지역과 그 주민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앞서 이론적 논의

에서 보았듯,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자들은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경고해 왔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어온 그간의 사회 

변화를 인구 변수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Ⅲ장에서의 분석 결과는 그러한 

전망이 경험적으로 사실임을 환기해준다. 정부의 석탄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가 석탄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활기를 띠던 강원도 남부

권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 감소의 가속화가 일어나면서 위기

의 가속화와 심화라는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의 타개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 모색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거시적·미시적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는 일차적으로 (가칭) ‘석탄산업문화연구원(이하 석산연)’15)의 설립을 제

15) 필자는 이 연구원의 필요성을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W. D. Kim, 
2024a, 2025b, 2025b). 여기서는 그간의 주장들과 일부 내용을 추가해 서술
하고자 한다. 연구원의 명칭을 가칭이라고 한 것은 지역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
로 사업의 성격을 안내하면서 명칭 공모의 방식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관심과 공
감 속에 기관명을 정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관 
명칭은 기관의 특성과 함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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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자 한다. 지역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바람

직한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유통

할 수 있는 지적 하부구조의 구축이 급선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술적 영역에서의 엄청난 기술 혁신이 오늘의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탈(脫)산업사회로 전환시켰다고 본 벨은 탈산업사회적 상황에서 근대사

회의 공통된 관심사는 다름 아닌 사회 변화와 통제, 혁신 및 미래 설계라

고 주장한다. 즉, “모든 근대사회는 이제 변화를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혁신을 이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고자 한다.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같은 관심은 사회에 

대해 계획하고 예측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D. Bell, 2006,p. 164).” 벨은 

혁신과 더불어 변화의 사회적 통제를 고심해야 할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 

진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연구와 그 

결과물인 이론적 지식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론적 지식이 ‘점점 더 

사회의 전략적 자원, 즉 기축 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연구소와 대학을 비롯한 지적 제도들이 더욱 중요해짐과 동시

에 사회의 새로운 기축 구조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D. Bell, 2006,pp. 

43-53, pp. 161-173; W. D. Kim, 2015b,pp. 36-37).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대사회 변화의 가속화를 진단한 전문가들은 개

인의 일상적 삶에까지 스며든 변화의 가속이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우려하고, 설득력 있는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프리드먼의 

공동체 논의(T. Friedman, 2017) 정도를 빼고는 개인을 넘어 그것을 

집단적 수준에서 실현해 갈 제도적 주체와 토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친절

한 설명은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소나 대학 같은 

사회의 지적 제도를 탈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할 기축 구조로 

보고자 한 벨의 관점은 이 글의 주제를 풀어가는 유용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그렇지만 벨에게 있어서도 연구기관이 변화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고유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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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을 갖는다는 맥락의 문제의식은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벨 또한 사회적 가속화에 주목한 다른 연구자들처럼 특정한 개별 지역보

다는 전체 사회구조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는 결국 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인 지적 기반으로서의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속화

의 이론적 분석 틀을 견지하면서도 강원도 폐광지역의 변화 분석에 기반

한 세부 근거들을 별도로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테면, 전체 인구 

감소, 유년층과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 감소, 고령층의 증가 같은 변화에 

가속이 붙음에 따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태부족이

고, 내일을 기약해 볼만한 미래 세대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폐광지역의 

현실은 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는 세밀한 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지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 폐광지역에 석산연 설립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석산연이 개원할 경우, 초기에 주력해야 

할 주요 현안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석산연이 필요한 이유를 개략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석탄 생산이 

활발했던 시절에 이 지역의 심장 역할을 했던 석탄산업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수행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취합, 정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미래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주도면밀하게 설계해 갈 수 있는 견고한 지적 기반이 없다는 점이 석산연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통합적으로 수행

할 사령탑과 같은 지역특화형 연구기관의 부재가 석산연 설립이 요구되

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W. D. Kim, 2024a, 2025b,p. 18). 

석산연 설립이 필요한 배경으로서의 세부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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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산연의 설립 필요성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석탄산업에 관한 

그간의 각종 자료에 대한 ‘목록화’와 이에 기반한 ‘아카이브’ 구축 및 

선행 연구 성과의 압축적 정리 작업을 탄광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와 협업

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Y. S. Jin, 2025a, 2025b). 개별 연구자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도 폐광지역 4개 시·군,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학과 산하 연구

소, 학회, 언론사, 폐광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연구단체 등과 같은 여러 

기관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책보고서, 백서, 논문, 

책, 포럼이나 세미나 발표문, 정책 메모,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같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된 연구들이 그것이다.16) 갖가지 제언과 아이디어

가 이러한 연구들에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문제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그때마다 공을 들여 발표한 것임에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

지, 또 심지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연구 수행 기관이나 행사 기관들이 발표문 파일을 온라인에 

제때 올려두는 것도 아니고, 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공하는 기관도 

없기 때문이다(W. D. Kim, 2024a,p. 30). 연구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많은 

예산과 노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일회성 행사

에 묻히고 만 것이나 진배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간의 수많은 연구 

성과를 지역 현실의 올바른 이해와 미래 기획을 위한 유익한 지적 자원이

자 공동체의 공유 자산으로 선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아카이브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보니 어떤 연구가 있었

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비생산적인 중복연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한 심화 연구도 

16) 사회학 연구자들이 단독이나 공동 참여의 형식으로 그동안 석탄산업을 포함한 
폐광지역의 여러 주제에 관해 수행한 논문이나 단행본, 학위논문 등에 관한 목
록은 W. D. Kim(2023)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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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유예되어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선행 연구 

결과들을 연구의 성격에 따라 주요 영역별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고, 디지털화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기관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7) 또, 향후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각자 생산하게 

될 연구 성과들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아카이브에 담아 축적

함으로써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통합적 중간자 역할을 

하는 석산연과 같은 조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18)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석산연이 석탄산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관련 연구 성과를 가능한 

한 유형별로 재정리하고 요점을 간추려낸 선행 연구의 요약 자료집이나 

단행본 사업까지 작업 범위를 점차 확장해 가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W. 

D. Kim, 2015a,pp. 293-295, 2025b,pp. 22-23). 그 같은 노력은 

좋은 내용임에도 그동안 묻혀 있어 빛을 보지 못했던 소중한 아이디어와 

분석 결과들을 지역사회에 되찾아줌으로써 지역 정책의 수립이나 생산적

인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석산연의 설립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강원도 석탄문화유산의 

발굴과 기록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제도적 토

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역사적 가치

를 함축한 폐광산의 경우, 최대한 원형을 살려 복원하고, 석탄박물관의 

건립과 활성화를 통해 폐광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고,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의 종합적인 설계와 연구를 감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 산업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무형 산업유산의 집중적이고 지

속적인 발굴과 기록 작업도 시급하다는 점에서 보면, 폐광지역 안에 독자

17)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원형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출처가 명확하고 보존,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
들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T. S. Kim, 2024,pp. 16-19).

18) 정부나 공공기관의 움직임이 없자 일반 지역 연구자 개인이 나서서 일제강점기
부터 최근까지 함백광업소를 비롯한 석탄산업 문헌을 오랜 기간 애써 목록화해 
온 아리랑아카이브의 헌신적 노력은 주목할 만한다(Y. S. Jin, 2025b; Arirang 
Archive Homepage). 석산연이 개원하게 되면, 이러한 아카이브와의 연동 작
업도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연구 제6권 3호

30

적인 지적 두뇌 기관의 설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W. D. 

Kim, 2024b,pp. 380-383). 특히, 광부와 가족, 자영업자, 자치단체 공무

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탄광촌에서 겪었던 이들의 

생애사를 발굴해 기록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탄광촌 관계자들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는 이들의 생애사와 증언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굴곡진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무형 산업유산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강원도 석탄 생산

의 남은 기둥이었던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의 도계광업소가 연이어 문을 

닫았다. 직장을 잃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전직 광부와 관계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개연성도 커졌다.19) 이런 점에서 지역

사회에서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생계

를 꾸리면서 계속 정주할 수 있게 석탄박물관의 문화해설사나 관광 안내인 

또는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20) 하지만 이런 계획이 

단기간에 실효를 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얘기를 채록하는 작업은 서둘러 진행해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W. D. Kim, 2024a,p. 32, 2024b,p. 382). 이 같은 

일을 추진할 석산연과 같은 통합적인 기구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월문화관광재단과 아리랑아카이브, 삼척시와 폐광지역활성화센터 등에

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 및 지자체가 합심해 영월광업소와 삼척 지역 탄광

의 각종 유·무형 산업유산 자료들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Yeongwol Culture & Tourism 

19)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연쇄적인 폐광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광부와 가
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당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던 안산
으로 대거 이주했듯이(J. H. Kim, March 28, 2023., April 4, 2023), 그때보
다 규모는 작겠지만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인해 태백과 삼척 지
역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 보인다. 

20) 도계광업소가 폐광되기 전인 2023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도계광업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폐광을 앞두고 우선 
필요한 사업으로 ‘안정적 고용 기반 구축’을 꼽았다(Samcheok-si, 2025,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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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2025a, 2025b; Y. S. Jin, 2025a, 2025b; Samcheok-si, 

2022a, 2022b, 2023, 2024, 2025; W. D. Kim, 2025b,p. 21).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 맥락에서도 석산연 설립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확인된다. 

즉, 기존 산업유산 자료들의 공유, 기관 간의 상호 분업과 지속적인 협력체

계 구축, 도내에 산재해 있는 또 다른 석탄산업유산 자료들의 발굴과 보존 

및 국내외적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주도할 중추

적 기관의 제도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셋째, 석산연의 설립은 폐광지역의 역사성과 내일을 연결하는 지역정

체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해답의 모색을 위한 지적 거점의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면공업, 철공업과 

더불어 석탄산업이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산업이었던 것처럼, 

강원도 석탄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전(發電)과 가정 난방 

및 상업용 에너지를 공급한 산업화의 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 

폐광지역에 남겨진 폐광산과 그에 새겨진 탄광촌 주민들의 경제적·사회

적 삶의 애환과 발자취는 한국의 산업화, 특히 석탄산업의 역사를 보여주

는 상징적 산업문화유산이다(W. D. Kim, 2024a,pp. 376-378; J. H. 

Kim, 2013; korea Coal Corporation, 2001). 따라서 전직 광부와 

가족, 또는 탄광촌에서 이들과 어울려 살았던 상당수의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역정체성을 부분적으로는 석탄산업의 역사와 문화유산

을 간직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찾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가속 사회의 시대적 환경이 역사적 지역정체성을 

계속 뒤흔들기 마련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시·공

간 압축 경향으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지역정체성에 부여하던 예전의 

영향력이나 가치의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체성의 탈지역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석탄 생산지로서의 역사적 

지역정체성이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지역 주민의 결속과 공동체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결국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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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환 전망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지역정체성을 도출해 내고, 

그것과 폐광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간의 조화로운 접목 방안을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21) 그렇지만 청장년층의 감소세와 고령층의 증가세가 맞

물려 전개되어온 폐광지역에서 이러한 난제의 해법 찾기를 주민에게 전적

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석산연과 같은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석산연은 어떤 점에 주력해야 할까? 

우선 석산연은 폐광산과 이전 탄광촌 주민들의 생애사가 과거의 허접

한 유물이 아니라, 힘겨운 석탄 생산을 통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역사적 흔적이자 산업문화유산임(Y. S. Jeong, 2025)을 주민

들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 적극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석산연은 석탄산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발굴과 제공을 

통해 이를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함으로써 주민들의 역사적 정체성의 내면

화와 폭넓은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폐광지역의 역사

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석탄산업유산이라는 문화적 인식을 지역 주민들이 

체화하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열어 갈 대안 모색의 

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W. D. Kim, 2025a).22) 석산연이 이를 위

21) 이 맥락에서 벨이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의 끝자락에서 자아의식의 성숙 여
건 조성을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우리의 과거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유
산을 알고 있을 때만, 우리가 후대에 대한 책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D. 
Bell, 2021,p. 490).”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성숙한 노력이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뭔
가를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벨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22) 그렇다고 해서 석탄산업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문화적 정체성이 되어야 한
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복합성, 다차원성, 유동성 같은 여러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의 개념 측면에서 봐도 설득력이 없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의 자극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계속해서 재규정하는 게 인간이고, 개인
은 누구나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를 결정할 자유
가 있다(A. Sen, 2010; S. Lawler, 2012; Jaspal & Breakwell, 2016; S. H. 
Woo, 2025). 이 점을 인지하면서도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폐광지역 구성원들의 가치 공유를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러한 지역정체성이 
오늘의 난국을 풀어 가는 지역의 문화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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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조력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폐광의 폐해와 아픔 속에서

도 주민들은 지역의 역사와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미래 기획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해 갈 용기와 힘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정체성 인식을 매개로 한 자부심 함양과 책임감이 지역 

주민의 자기만족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즉, 지금의 폐광지역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만한 보편적 가치

를 내포한 역사적 장소라는 점을 모두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W. D. Kim, 2024a,pp. 376-37). 특히, 외부인의 인정을 받으

려면, 유·무형의 산업문화유산의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계속 제

공되어야 한다.23) 폐광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외지인의 시각에서도 공감

을 얻는 수준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옛 탄광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정체

성을 자기 정체성 일부로 수용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고, 현재와 미래

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할 마음의 여유 또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석산연의 설립 필요성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인구적 특성에 초점

을 맞춘 주민친화적 맞춤형 과제들을 기획하고 생산해야 할 절박한 현실

의 측면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례로 노년층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강원도 폐광지역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령화의 가속적 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거주 인구

의 약 1/3 내외가 고령인구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목해야 함은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노년 세대가 살아가야 할 내일의 환경은 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갈 게 뻔하다. 세상은 온통 AI 문명 시대의 희망과 혁신의 

외침으로 소란하나, 고령층은 이 모든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공산

23) 로자의 주장은 이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견실한 가치 평가와 개인적 
삶의 방향을 결정하던 ‘고전적’ 근대의 정체성 감각 대신 이제는 유연하고 ‘상황
적인 정체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H. 
Rosa, 2020,p. 62). 이처럼 가속적 변화라는 시대적 조류는 석산연이 폐광지역
의 역사성을 주민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하고 부단히 진화시켜 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연구해야 함을 되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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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될 사회적 고립과 소외는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에게 디지털 세상은 신기하면서도 그저 낯설고 

접근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외면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시작은 아날로그 방식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곳에서나 노인 세대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강 검진, 

각종 노인 질환 치료와 간병, 노인 정신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확한 실태와 확충 방안을 석산연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해

야 할 것이다.24)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자25), 빈곤 노인,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노인 등과 직접 만나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건강과 의지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깊이 있는 조사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석산연과 같은 지역특화형 

연구기관의 폐광지역 내 설립은 이러한 연구가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유의할 대목은 이러한 현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석산연이 전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연구기관이 되어야 함을 주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석산연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AI 

시대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4)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가
장 절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던 것은 짐작했던 대로 교육과 더불어 의료 문제였
다(W. D. Kim, 2010, 2015a).

25) 2022년 기준 강원도의 진폐재해자 숫자는 5,272명이고, 이 중 72.9%에 달하는 
3,799명이 도내 폐광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운
영하는 도내 3곳의 병원을 오가며 증상의 악화 속에 말년을 힘겹게 보내고 있다
(J. H. Kim, February 21, 2023., February 28, 2023., March 7, 2023., 
March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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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노년층의 경우라면, 노년층이 AI 시대의 문명 이기(利器)들

을 쉬운 것부터 익혀서 활용할 수 있게 교육하는 방안을 석산연은 찾아봐

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AI를 활용해서 궁금한 의료 정보나 심리 치료 

정보를 알아본다거나,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리적·사회적 고립

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개인적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서 이들을 디지털과 AI 문명 

시대의 소외층으로 마냥 방치하는 것은 이들을 더 깊은 소외와 고독의 

늪으로 떠미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석산연은 기억해야 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유년층이나 청장년층 세대에 대해서도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염두에 둔 맞춤형 현장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폐광지역의 곳곳에서 살아 가는 실제의 인구층과 괴리된 대형 프로

젝트들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공허한 결과로 귀착되기 쉽다. 가속 시대

의 제반 변화를 주시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 주민 친화형 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절실한 필요성은 이런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석산연의 설립은 강원도 폐광지역 연구기관들의 생태계에 내

재해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활동 중인 폐광지역 연구기관으로는 탄광지역발

전지원센터, 폐광지역활성화센터, 탄전문화연구소, 영월탄광문화연구

소,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아리랑아카이브 등이 있다. 

이중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춘천에 있는 강원연구원 소속으로 센터

장을 포함한 7명의 연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 센터는 폐광지

역 연구를 줄곧 수행해 왔고,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폐광지역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적한 연구 성과와 연구진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조직을 강원연구원에서 분리해 폐광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

면서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구 인력과도 연계해 석산연과 같은 



사회통합연구 제6권 3호

36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원

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연구원의 기존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폐광지

역의 4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센터의 이전과 재조직화를 실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폐광지역의 절박한 연구 수요를 센터에 전적으로 의

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도내 기관이라고는 하나, 

폐광지역과 동떨어진 곳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소속 연구자들이 폐광지

역에 와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장감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 시대라는 

시대적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폐광지역에서 현재의 센터를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폐광지역에서 지금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전문 연구자들이 폐광지역

에 터를 잡은 연구원에 적을 두고 정주하면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수시로 

드나들고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호흡하면서 주민밀착형 연구 성과

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조성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W. 

D. Kim, 2024a, 2024b, 2025b,p. 18). 그렇다면, 폐광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연구기관들의 사정은 어떨까? 지역 내 연구기관들이 석산연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앞서와 같은 복합적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역 내 연구기관들은 폐광지역에서 해당 소재 시·군의 재정적 지원이

나 강원랜드의 사업별 후원 또는 개인적 헌신에 기반해 제각각 연구 작업

을 이어 오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이 연대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탄광지역활성화센터, 탄전문화연구소, 아리랑

아카이브의 3개 기관이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 아래 진행 중인 

탄광문화유산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W. D. Kim, 2025b). 이와 같이 

지역 내 개별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매개로 그동안 지역 회생을 위해 나름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어느 기관도 장기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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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필요한 연구 의제들을 폭넓게 발굴해 추진한다거나 연대사업을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펼칠만한 탄탄한 재정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매우 취약한 구조적 환경에서 거의 고군분

투해야 했던 게 그간의 현실이었던 만큼, 지역의 연구기관들은 폐광지역

의 역사성과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다는 각자의 

개별적 관심에 한정된 연구 작업을 단편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듯하다. 또 앞서 지적한 아카이브 작업의 미진함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힘겹게 수행한 연구 성과마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해서 지역 안팎으로 발신하고,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측면

에서도 아쉬움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광지역 안에 인적·재정적 뒷

받침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별도의 연구기관 설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러한 폐광지역 연구 생태계의 현주소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의 필요성 

때문이다. 석산연과 같은 구심체가 있어야 폐광지역 내 여러 연구기관과 

협력해 가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단기적인 개별 현안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전반의 미래 비전을 거시적·통합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효율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26) 폐광지역의 여러 연구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기관 간의 체계적인 분업과 조정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정책적 실천과도 연계될 수 있게 지역 

내생적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성장시켜 가는 도정(道程)에서 석산연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광지역 내 4개 시·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랜드 및 지역 내 연구자들이 이러한 지역 연구 생태

계의 토대 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댐으로써 가속 시대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다.

26) 석산연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위해서
는 W. D. Kim(2024a,pp. 30-3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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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가속적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

회 변화의 가늠자로 인구 변화의 추이에 주목하고자 했다. 검토 결과는 

참담했다. 거대한 가속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엄청난 속도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늘의 폐광지역은 인구 감소 추이에 제동을 걸 

엄두조차 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직전만 해도 44만 명이 넘던 폐광지역 인구는 2024년 

말 17만 명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 9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17만 

명 선마저 무너져 이젠 16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인구의 격감은 지역공

동체의 해체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음을 웅변해준다. 37년 전 인구의 약 

38% 규모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든 인구만으로 강원도 폐광지역

은 전방위적으로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속적 변화의 쓰나미에 맞서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가속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이로 인한 위기

에 대처하는 방안을 나름 제시해 왔다. 이들의 관점과 주장의 세부 내용

은 조금씩 다르나 변화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 

역량을 키우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다소의 무리를 

감수하고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가속 세계에서 도태하지 않고 성장

하려면, 부단한 혁신을 통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연하게 

변화의 물결을 타면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역동적 안정성’을 확보하

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 독재’에 

예속된 속도전(速度戰)에서 잠시 물러나 멈춰 서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응답할 줄 아는 공명 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또 이들은 그러한 성찰적 삶의 자세로 ‘좋은 삶’의 터전

으로서의 ‘공명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같은 선상에서 결론처

럼 덧붙여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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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폐광지역에 드리운 가속적 위기의 심화 상황에 이들의 주장과 

통찰을 대입해 본다면, 지역의 위기 극복과 역동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제도적 토대는 무엇일까? 석산연의 설립 제안

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가속 시대에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추진

력’을 제공할 수 있는 태풍의 눈은 ‘건강한 지역공동체’다. 가속적인 시대

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복합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람

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보호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기반’이 바로 

건강한 지역공동체이기 때문이다(T. Friedman, 2017, pp. 13-15). 프리

드먼은 실제로 미국의 크고 작은 지역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가운

데 개방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의 문제

를 풀어가고 있다고 얘기한다. 미국의 곳곳에서 여전히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의 엔진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

감’과 ‘추진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T. Friedman, 2017, pp. 

538-610).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지향해 

온 비판이론의 목표처럼,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의미 있고 좋은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현해 가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밝혀내려는 진지한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H. Rosa, 2020, pp. 69-74). 프리드먼이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도 그러

한 실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이런 일을 앞장 서서 감당할만한 주체는 누구일

까? 흔히 시민사회를 떠올리겠지만 청장년층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

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시점에서 이들의 역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이한 처방일 수 있다. 그간의 가속적 변화로 지역이 

직면하게 된 위기의 심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한 체계

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걷어내야 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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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 주도의 건

강한 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게 가교역할을 하는 지적 두뇌 집단이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4개 시·군 인구는 모두 합쳐도 

16만 명대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척이 그나마 6만 명 정도이고 

나머지 3개 시·군 인구는 전부 다 3만 명대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인구

의 가속적 변화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인구 규모도 앞으로 더 빠른 속도

로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 같은 현실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이 

각개약진의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결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계가 너무나 

뚜렷해 보이기 때문이다. 폐광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힘을 모으

고 연대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의 관점에서 볼 때, 폐광지역 전체의 자립

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독자적인 지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작업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폐광지역 안에 터를 잡은 연구원의 전문가

들이 수시로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삶의 현장을 샅샅이 누비면서 주민들

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이 원하는 ‘좋은 삶’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제약 요인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탐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화된 주민친화형 연구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 진단과 미래의 청사진을 외부

의 연구력에 의존하는 예속적인 관행적 사고로는 향후 더욱 거세게 몰아

칠 가속적 변화의 위협과 도전에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서둘러 지역의 당면 주요 현안부터 중장기적인 미래의 대안까

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석산연의 설립을 위해 4개 

시·군이 의기투합할 필요가 있다. 개원과 동시에 석산연은 강원도 폐광

지역 석탄산업의 문화적 유산 자료의 목록화와 아카이브 구축, 석탄산업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기록 사업의 추진, 폐광지역의 역사적 정체

성과 미래 정체성의 탐색, 지역의 인구 특성별 맞춤형 과제의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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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생산적인 내생적 연구 생태계의 조성 방안 같은 과제들의 연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석산연이 강원도 폐광지역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만능의 대안

일 수는 없다. 이 글이 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가속 시대에 고심하며 

풀어가야 할 지역의 과제는 산적해 있고, 그런 만큼 고려해 볼만한 제도

적 방안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 연구는 인구 

변화의 가속화에 초점을 맞춰 강원도 폐광지역의 변화와 위기의 가속화

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고, 지역특화형 연구원의 설립을 다양한 대안의 

토대로 제안하고자 하는 제한적인 목적 아래 시도된 것이다. 석산연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지역 내부의 자립 기반을 제도적 수준에서 강화하려

는 몸부림은 강원도 폐광지역에 엄습한 가속적 위기 상황을 반전(反轉)시

켜 미래를 새롭게 열어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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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of Changes in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 Province and the Search for Establishment of 

an Intellectual Foundation

Won Dong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substance of social change objectively, and at 

exploring it’s implications and the basis for alternatives by chasing the trajectory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in the abandoned mine areas of Gangwon Province 

from righ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coal 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to the 

most recent period. I adopted an 'acceleration of change’ as a theoretical reference 

concept for weighing up the nature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in Gangwon 

Province. In this respect, I reviewed arguments on acceleration suggested by Alvin 

Toffler, David Harvey, Thomas L. Friedman, and Hartmut Rosa. Especially, I 

examined Rosa's social acceleration theory with its excellent sociological insight 

heavily. From the viewpoint of acceleration, it w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of the abandoned mine areas of Gangwon 

Province could be defined as an acceleration of change. I could find that the 

substance of these changes also had an implication of accelerating deepening 

of regional crises. Given this reality, I emphasized that before all, it should be 

urgent to establish an independent intellectual infrastructure to overcome serious 

crises accumulated for a long time, and open up new future for the region.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Coal Industry Culture Research Institute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that we are not able to strongly and effectively cope 

with threats of the stronger accelerating changes than now, with subjugated 

thinking and attitudes that rely on external research institute for diagnosis of 

regional reality and blueprint for the future. To sum up, what is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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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is a resident-friendly research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abandoned 

mine areas. Only then will experts in the institute be able to accurately detect 

their true desires for a 'good life’ and propose realistic alternatives, with scouring 

everywhere in the region, breathing and communicating with residents.

Keywords: Abandoned Mine Areas in Gangwon Province, Acceleration of Change, 

Coal Industry Rationalization Policy, Coal Industry Culture Research 

Institute, Resident-Friendly Research Organization 


